
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관계서류 열람공고 의뢰에 대하여 

해당 자치단체가 열람공고업무를 거부하는 경우 

「지방지치법」제170조의 직무이행명령 조건에 해당 되는지

1  질의
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（이하“토지보상법”이라 

함）」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재결신청서 및 관

계서류 열람 및 공고 의뢰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「토지보상법」제16조에 의한 

성실한 협의를 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열람 및 공고를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에 보류요청

하고 열람 및 공고 업무를 거부하는 경우，「지방자치법」제170조의 직무 이행 명령 조

건이 되는 국가 위임 사무나 시 • 도 위임 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

다고 인정되는지 여부

2  회신

토지보상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의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

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，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관하여 

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，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에 

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. 토지보상법 제28조제1항에 의하

면 제26조에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

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，사업시행자가 재결을 신청

하는 경우 재결신청서에 협의경위서 등을 첨부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성실한 협의 여부

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의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이행하였는지는 관할 토지수

용위원회에서 관계서류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며，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5

조에 의거 재결신청서를 접수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

토지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• 군수 • 구청장（이하“시장 등”이라 한다）에게 송부

하여 공고 및 열람을 의뢰 하였다면，시장 등은 공고 및 열람 의무가 발생한다고 봅니다.



따라서，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시장 등이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

의 사본에 대한 열람 및 공고를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보며，이러한 의무이행 거부행

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국가 위임 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

히 게을리하고 있는 행위로 판단됩니다.【2009.9.29. 토지정책과-4560】


